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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문희상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먼저 우리 당 정책위원회와 시민사회연대회의 평화포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
하는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와 미군기지 잔류 결정, 문제점과 대응방안은?」토론회 
개최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MB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는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정부가 시기도 정하지 않고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보면서는 참으로 비통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결정은 세 가지 점에서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째, 군사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노태우정권 때부터 시작해 4반세기 넘게 추진해온 
우리의 군사주권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수포로 돌렸습니다. 전쟁 때 자기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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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우리 스스로 날렸
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군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사대주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대선공약을 뒤집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차질 없는 전환, 이는 박근혜대통
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손바닥보다도 더 쉽게 뒤집었습니다. 국민에겐 아무런 해명도 없었습
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셋째, 국회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번에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의 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한 것은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
획을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국회결정을 뒤집으면서도 국회와는 아무런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정부는 북핵문제와 우리 군의 준비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시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했던 시기는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1994년
이었습니다. 또한 한미가 전작권 환수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듬해인 2007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 군 당국은 참여정부 
때에는 2012년에 가능하다고 했고, MB정부 때는 2015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제 와서 북핵문제와 준비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는 단순히 안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이며, 외
교와 통일의 문제이며,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철
저한 비밀주의로 그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행위는 결
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문제점
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혜가 모아지길 바랍니다. 사회를 맡아
주신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토론을 해주실 한반도평화포럼 김창수 정책연구팀
장,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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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미국의 아태전략과 

SCM의 결과·쟁점·문제점  

김창수 / 한반도평화포럼 정책연구팀장

Ⅰ. 미국의 아태전략

□ 개념

○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
(rebalancing with Asia)’은 집권 초기 중국과 협력관계 추구에서 중국이 핵심이
익의 확장을 위해 공격적 형태를 전개하자 중국 견제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
가1) 

   -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반접근전략’을 통한 군사적 팽창을 억제하고 기존 안
보질서 유지가 목적

   - 중국의 해양에서의 공격적 행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미국은 ‘공해전투개념
(Air-Sea Battle Concept): ASB)’ 및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 
Access Concept)’을 제시

1) 김관옥, “미국과 중국의 군사대결의 구성주의적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7집 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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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리 기고문

○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은 2011년 11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에 글을 기고하면서 처음으로 등장2)

   - 클린턴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외
교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

   - 21세기는 미국의 태평양 세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외교, 경제, 
전략 등의 방면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아태지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6가지 주요 행동 원칙
     ① 양자 간 안보 동맹 강화 (주요 5개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② 중국을 포함한 부상하는 국가와의 유대 강화 
     ③ 지역 다자기구와의 교류, 참여 확대
     ④ 무역 및 투자 증대
     ⑤ 광범위한 (broad-based) 군사력 배치(military presence)
     ⑥ 민주주의와 인권 증대

○ 이후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1년 11월 16일, 마닐라만에 정박한 해군 미사일 구
축함 USS 피츠제럴드함에서 열린 양국의 상호방위조약 60주년 기념행사에 필리핀 
국무장관과 함께 참석

   - ‘중심축’의 기조가 미국이 우방을 수호하고,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
라는 점을 의미하는 행보 

□ 오바마의 캔버라 선언 (2011.11.1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호주 의회연설에서 “미국이 당면한 전쟁(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끝냄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존재와 임무를 확대하는 것을 
국방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도록 지시했다”고 강조 

2)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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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장래의 모델을 형성하는데 미국과 이 
지역의 동맹국, 우호국과 제휴하면서 “보다 크고 장기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표명

   -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향후 질서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의지 과시  

○ 캔버라 선언 이후 오바마도 어김없이 군사기지 방문
   -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다윈 방문
   - 2차 대전 종전 뒤 66년 만에 호주에 미군기지 탄생
   - 하와이, 괌,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미군의 아시아 방위선은 남태평양까지 확

대
 
○ 오바마는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주에 미군을 주

둔시키는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중
국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거나 중국을 배제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하지만 중국
은 이에 못지않게 책임도 져야 하며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 양국 정부 합의에 따라 미 해병 250명이 북부 다윈 인근 로버트슨 해군기지에 
상시 주둔

   - 미 해병과 공군, 군 관계자들이 6개월씩 순환 근무하며 주둔 규모는 2016년 
2,500명으로 확대

○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의 다윈 방문에 대해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제어하고, 아
시아 재진출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도, 중국 외교부는 우려 표명

□ 2012년 1월 5일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신 국방전략 지침(Defense 

Strategic Review)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21세기 미국 국방의 우선순위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 거시적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의 지침과 10대 임무 소개3) 

3)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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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국방전략 지침은 미 군사력의 사명을 정리하면서 미국이 어느 한 지역에서 대
규모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타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미 정부는 두 곳
의 재래식 전쟁을 동시 수행 할 만한 무력을 갖고 있지만 두개의 전쟁전략을 운
용하지 않겠다고 명시

   - 한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한곳에서는 전쟁을 억지하거나 격파(Deter 
and Defeat Aggression)한다는 한 개 전쟁 수행, 다른 한 개 억지 및 격퇴 개
념

   - 중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채택한 국방전략이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접근하
는 것을 거부하는 Anti-Access 혹은 Area Denial(반 접근/지역적 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것 명기

□ Asia Rebalancing 전략

  
○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012. 6. 2.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1회 아시아 안보회

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재조정(rebalance)’이라
는 제목으로 연설

   - “향후 5~10년,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계속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더 큰 비
율로 부대를 배치한다”고 강조,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과 신 군사전략의 
‘재조정’ 추진하고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는 방침 표명

   - 대규모 영구 기지 건설보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일시적인 임무와 
합동 군사연습과 행동 참여를 통해 파트너 국가의 항만, 공항, 부대시설의 이
용을 확보

   
○ 재균형은 지역(아시아 중시), 전략(해공군 중시), 배치 방식(기존기지 활용중시)에

서 재균형
   - 파네타 국방장관은 아시아 안보회의가 끝난 직후 베트남전 당시 미 해군의 핵

심 기지였던 캄란항을 방문

10대 임무는 ① 대 테러리즘과 비정규전 적극 대비 ② 적의 공격 억제 및 분쇄 ③ A2/AD 도전 하에 군사력 

투사 ④ 對 WMD ⑤ 사이버 및 우주전 ⑥ 핵 억제 ⑦ 국가 방위 및 국민 보호 ⑧ 해외 미군 주둔 신속 대응 

⑨ 안정화 및 대비정규전 ⑩ 인도주의, 재난구조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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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아시아 정책 발표 이후 주요 군사기지 방문
   - 힐러리 - 필리핀 마닐라만, 오바마 – 호주 다윈항, 파네타 – 베트남 캄란항 

방문

□ A2AD와 공해전(Air-sea Battle)

○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운용의 핵심으로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 (anti-access 
and area denial: A2AD)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판단4)

  -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의 핵심은 잠재적 적이 특정한 구역으로 군사력을 투사
하거나 구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 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구비

 
○ 공해(空海)전투개념은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해군

본부과 공군본부에 지시하여 연구가 시작, 이것은 선진화된 A2/AD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 적을 억제 혹은 필요시 격멸시키는데 필요한 능력을 야전사령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지·해·공, 우주 및 사이버군의 능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
념

   -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분쟁이 벌어질 경우 주요 해상전선이 중국과 일본 사이가 
아닌 일본과 괌 사이에 형성

   - 중국의 지대함 핵 탑재 탄도미사일 개발로 중국 인근에 항공모함 전력을 투입
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기존 전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먼 바다에서 스텔스 전
폭기와 잠수함 전력을 중심으로 전쟁 수행

   - 중국 인민해방군의 판 가오위예 대령은 미국의 공해전 개념이 "미국의 주적을 
국제 테리리스트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

4) A2/AD 전략이란 1992년 미국이 중국의 해양 전략을 주시하면서부터 사용하던 용어로서, 2001년 QDR에서부

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 Anti-access: Those actions and capabilities, usually long-range, designed to prevent an opposing force from

entering an operational area.

- Area-denial: Those actions and capabilities, usually shorter range, designed not to keep an opposing force

out, but to limit its freedom of action within the operation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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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과 평가

○ 아시아는 경제와 정치‧군사에서 미국에 점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
   - 아시아는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 총생산의 1/2 이상을 생산해내며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 수행
   - 2010년 한해 미국의 아태 지역과의 무역액은 1조 1천억 달러로 유럽과의 6천 

7백억 달러의 두 배에 육박
   - 안보적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그 

중요성이 날로 새롭게 인식
   -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위기

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흥공업국이 군집하여 있는 아시아 시장의 접근이
라는 경제적, 외교적 목적도 포함

   - 지역 강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 패권 쇠퇴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

○ 배경에는 중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테러와의 전쟁이 더 이상 미국에게 가장 중
요한 안보 현안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자각 존재

   -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은 중국의 급부상으로 위협을 느낀 미국이 외교
정책의 중심축을 안보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아시아로 적극 이동시켜서 중국
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 미국 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의 목적이 군사적 증강이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

   -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의 테두리 안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야심
차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이 이뤄낸 비군사적인 정책임을 강조

○ 미국 내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아태지역의 안보 유지라는 방위 우선순위가 절대적
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마당에 아시아 회귀 전략이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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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인식 변화, 이 시기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던 시기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2010년 5월 재향군인회 연설에서 "미군이 전례 
없이 위험한 환경 아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해온 항공모함을 주체
로 한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선언

   - 2010년 5월, 미국 국방부 산하 전략예산센터(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ts)가 공해전(AirSea Battle, ASB) 전략 발표

   - 2010년 5월 발표한 미국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아시아·태평양 5개국(한
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타이)과의 동맹이 아시아 안전보장의 초석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번영의 기반'이라고 규정

   - 2010년 6월 5일 로버트 게이츠 장관의 싱가포르 연설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해
의 자유를 저해하는 무력행사 및 행동에 반대

   - 2010년 7월23일 하노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연설에서 클린턴 국무장관
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는 미국의 국익이다"고 연설 

○ 패권 저지 전략으로 회귀
   - 2010년 중반을 거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의 등장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난 100년간 미국 보수 본류가 견지해온 '
패권 저지 전략'으로 회귀

   - 대중국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키신저도 “나는 한 국가가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
이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상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럽과
는 달리, 이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중국과의 사
회적 관계의 문제이며, 미국이 중국의 주변들과 맺는 관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미국은 아시아에 적절한 미군을 배치해야 하지만, 나는 아시아의 미군이 
공격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 전망

○ 오바마 2기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 
   2014.11.15. 오바마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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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력 확보를 항상 외교정책의 기축이라고 한다’고 선언하고, 남은 임기 2 년간
도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해갈 방침 표명 

○ 2014 QDR5)  
  - 미군은 2014년 3월에 발표된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미국이 직면할 전략적 기회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적
응, 재조형, 군사력 재균형을 추구할 것을 표명

   - 2012년 국방전략지침에 의거, QDR 2014는 국토방위, 미국의 영향력 투사와 
적대행위 억제를 통한 글로벌 안보 유지, 억제 실패 시 어떤 적대세력에 대해
서도 결정적인 승리 쟁취 등 3대 전략 기조

   - 한 개 전쟁 수행, 다른 한 개 억지 및 격퇴개념 유지
   - 군사력의 수요와 제공 측면에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등 군

사력 관리 방안 제시. 동맹국들이 상호운용 가능한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 획득
하고 지역 억지방어시스템에 참여 언급

   - MD 참여,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요구 가능성 증대

□ 한미일 군사협력

○ 2010년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합동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장교들이 
처음으로 참가

   - 2010년 11월 서해 한미합동훈련 직후인 2010 12월 4일부터 6일간 미국과 일
본은 일본 열도 남쪽 오키나와 인근바다에서 44,000명의 병력과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 이 훈련에는 
한국군이 처음으로 참관

   - 2010년 12월 한국 연해에서 실시된 PSI훈련에는 일본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

   - 2011년 1월 1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각종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
로 합의

5)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Mar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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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부 사령관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현재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공동 작전수행 능력을 감안할 때 3국이 앞으로 ‘어느 시
점’에 합동훈련을 실시할 ‘적기’(good chance)가올 것”이라고 언급 (연합뉴스 
2011. 1. 27)

○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회의(외교 ·국방장관 회의) 
   -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확대 강화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은 중국과 아세안 국

가들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심지어 ‘인도의 동
방정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와의 대화·협력 및 교류를 증진할 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

○ 2013년 10월 초 미국의 헤이글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동의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2013년부터 10년
간 5천억 달러 국방예산 삭감하는 시퀘스터 발동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지친 국민여론도 해외 군사개입에 찬동하지 않
는 여론 형성

   -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을 선언해도 미국 방
위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태평양 주둔 미군의 능력에 대한 회의 증대 

   - 미국 정부가 재균형 전략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로 대응

Ⅱ.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 한미동맹의 범세계적 기동군화 가속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
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
상의 공약을 재확인’ 

   -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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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

○ 하지만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는 2009년 공동비전에서 확인했던 한국주도, 미국지
원의 한국방위 원칙을 위반하고 주한미군의 범세계적 기동군화로 재조정

○ 2009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는 ‘동맹
재조정’ 약속

   - 공동비전에서는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하는 방
향으로 한미동맹을 재조정하고,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한국주도, 미국
지원’의 역할분담을 명시

   - 한국 방위를 지원하는 미국의 역할을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
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이라고 정의

   - 이에 따르면 한국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게 되므로 주한미군은 범세계적인 범
위에서 지역방위의 역할을 담당하는 군사력으로 역할

   - ‘공동비전’은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를 제기
   - 한국방위는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군살을 빼고 경량화·신속화·첨단화해서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동군화의 핵심

○ 2009년 공동비전은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방위의 한국화 
원칙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를 보장하는 차원이었으나, 2014년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이를 변경

   - ‘공동비전’에서 한미동맹을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규정한 것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범세계적인 범주’로까지 확산

   - 범세계적인 범주로 한미동맹이 확산되는 것은 한미 간에 기후변화, 에너지, 자
원, 빈곤, 국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하는 것을 포함

   - 그러나 동맹의 개념은 군사적으로 적대하는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이라는 의미
를 내포

   - 한미동맹의 범세계적인 역할이란 군사적인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가 
핵심

   - 2006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해외분쟁지역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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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주체가 주한미군이냐 한국군이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다
는 점에 주목

   - ‘전략적 유연성’이 논란이 된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지역 이외에서 군사활동
을 하게 될 경우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 되고, 한
반도가 다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게 되기 때문

○ 한미동맹은 각종 군사훈련에 의해 군사적 능력을 유지
   - 키리졸브(KR) 훈련, 독수리 연습(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실시
   - 합동군사훈련에는 미국 측에서는 주한 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미국 본토의 

증원부대 등이 참여

○ 2010 천안함 사건 이후부터 한미 간의 합동훈련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과 일본이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합동군사훈련에서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 발생

   - 한미일 삼국군사협력은 2010년 10월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발표한 
‘한미국방협력지침’에서 ‘양자, 삼자, 다자간 국방협력 강화’라는 내용으로 한미 
양국이 언급하기 시작

   - 게이츠 국방장관은 49,000명의 주일미군이 없었다면 “북한의 군사 도발은 훨씬 
심할 것”이고, “중국은 주변국들에 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지역
과 국제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발언 (AP 2011. 1. 14) 

   -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할을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환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동남아를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
의 군사협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암시하는 발언

   -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2011년 2월 8일 마렌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발표한 
‘국가군사전략(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USA)’에 그대로 반영, 이 문
서에 나타난 중국의 군비 확장이나 북한 핵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군사력 전개’, ‘한일 군사협
력관계를 강화하해서 지역의 안정화 추진’   

○ 미국의 아태전략 상 한미일의 통합적 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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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능력부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작전통제권 운용
을 바탕으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범세계적 기동군화 추진 시도 

Ⅲ. 전작권 무기연기

□ 체계적 전작권 전환 준비

○ 미국군은 전작권 반환을 결정한 2007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동안 해마다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점검, 평가하면서 반환준비작업을 시행. 

○ 강력한 군사협조체제 구축, 한국군 주도의 연합 C4I 체제 구축
   - 2008 을지포커스를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 전환
   - 2009 UFG 전작권 전환 준비와 한국합참의 기본운영능력 검증, 정상추진으로

SCM에 보고
   - 2009년 10월 22일에 나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은 전작권 반

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 2012년 4월 17일로 잡혀있는 반환일
정을 예정한 대로 추진해나가기로 재확인 

○ 2010. 6 합참 자체평가 – 65% 완료, 한국군이 전구 작전을 주도할 자신감 획득
 
○ 샤프 사령관 : 2010. 3 미상원군사위원회,  군사적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음. 
   - 벨, 샤프 : 전작권 연기는 군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결정
   - 롤리스 부차관보 “한국군이 자기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하면서 전작권을 넘겨받

을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전작권 반환) 합의에 이른 것이었다.”

□ 전작권 전환과 한국군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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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C4I),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지 오래됐다. 국방부
도 이미 2006년에 “전략 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 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전술레이더와 기타 특수 분야 정보도 거의 100% 독자적으로 
확보”(<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

   - C4I도 우리 군의 전략 C4I인 케이직스(KJCCS) 구축은 2007년 완료
   - 육해공 전술 C4I와의 연동도 2010년에 완료

○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버웰 벨은 2006년 
8월에 실시된 을지포커스렌즈(UFL)에서 "한국군의 능력은 미국이 기대했던 것 이
상"이었다고 평가

   - 벨 사령관 2006 성우회연설 : 전작권 단독행사 동의 연설, 한국이 주권국가로
서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

 
○ 샤프 전 사령관은 2013년 12월에도 한국군의 규모, 현대화 수준, 훈련 및 준비 

상태, 지휘관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가 가능하다
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6)

○ 주한미군의 10대 임무가 차례로 한국군으로 이양
   - 주한미군이 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와 지원 임무가 2004년 11월 

모두 한국군으로 이전 
   - 한국군은 2005년 북한의 장사정포 무력화를 위한 대화력전 수행본부 지휘권과 

주보급로 통제권을 이양, 2006년에는 해상 특수작전부대 작전권과 근접항공지
원 통제 임무가 이양. 주한미군 10대 임무는 2008년 9월 한국군 이양 완료 

□ 이명박 정부- 천안함 이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 검토

○ 2007. 2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도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여하에 따라서 차
기 정부는 필요시 이 문제를 미국 측과 재협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6) 월터 샤프는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했다. (2010년 6월 1차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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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7일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 
보완”하는 과제를 포함

○ 2010년 1월 김태영 국방장관 – 전작권 시기 재조정 심각한 고민

○ 2010년 2월 22일 자 외교 전문에 따르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월 초
에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2010 김성환 : 우리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제, 자체 정밀타격능력 준비하
는데 2015년까지 시간 소요

   - 국방부 반발 :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에 연기

○ <중앙일보> 2010년 6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2010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워싱
턴을 방문해 베이더 선임보좌관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간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부담스러워하긴 해도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내용
으로 보고,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작권 특사’. 

□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령부

○ 연합사는 2012년 4월 17일 양국 군 장성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작전협의기구인 
‘한미 군사협조본부’(MCC)에 임무 이양

   - 사실상 연합사를 대신해 구성되는 MCC는 앞으로 창설될 한국군 합동군사령
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간의 작전 및 업무협조 등의 임무를 수
행

   - 한·미 양국은 MCC 아래 10여 개의 기능별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양측 육·해·공군 작전사급 부대 사이에도 작전협조반 구축

   - AMCC에 대해서는 연합사의 효율성을 대체 못한다는 지적과 전략 지시와 작
전 지침을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로 하달하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령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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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지 못한다는 상반된 비판 존재 
    
○ 한국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발전
   - 총체적 국력으로서 한국주도의 억제능력 확보
   - 지상 작전은 한국군에 대해 통제
   -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물론 지상 작전 중에서도 핵심

인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작전, 해병대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지휘, 
보수 세력들은 이러한 사실을 평가하지 않고 진보는 한계라고 지적

   - 걸프전 시 다국적군 지휘체제와 베트남전 시 한국군 사령부 구성

○ 벨 : 한미동맹 근간은 방위조약, 한반도의 안정은 연합사나 유엔사가 아니라 조약
을 통해서 유지 (2008년) 

   - 마이클 오핸런, 한미 사령관이 2-3년간 번갈아가며 연합사령관 역임
   - 부르스 크링거 : 한국군이 한국군의 역량 발전 소홀 우려

□ 2006 합의한 연합방위능력

○ 전시 작통권 환수협의를 위한 한미 간 관련약정(TOR)에는 ①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②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전개 보장 ③정보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
력 계속 지원 ④연합대비태세 및 억제력 유지 하에 추진 등을 4대 기본원칙으로 
명시 - 반기문 외무장관 발표

□ 전작권 환수와 미군철수

○ 전작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온다는 것에 대해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등 미국 정부의 공식라인이 그 가
능성을 단호하게 부인

   - 미 국방부 공보실과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8월 8일 각각 
국방부와 주한미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한미군이 “이미 합의된 2만 5,000
명 이상으로 줄지 않고, 믿음직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며, 한국 정부의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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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시작전통제권 희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 
   -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도 가세, 전시 작통권 이양 이후에도 유사시 ‘압도

적인 군사력’을 증원한다고 재차 확인
   -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은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향후 10년 동안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많이 부담해달라고 요
청

□ 전작권과 미 증원군 파견

○ 현재 한미동맹과 관련된 조약과 협정의 그 어느 부분에도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
장하는 규정은 없음

   -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규정(제3조)

○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의하면, 미 의회의 전쟁선포가 없더라도 미 대통령은 미 영
토나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된 국가 긴급사태 시 의회의 승인 없이 60
일 범위 내 미군을 투입할 수 있으며 30일 연장 가능

   - 예를 들면, 북한의 남침 시 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간
주, 의회 동의 없이 즉각적으로 개입 가능, 이는 미 행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므로 법적으로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개입’은 아님.  

○ 유사시 미군의 개입 및 증원은 한미동맹의 신뢰관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그리
고 작전계획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 

   - 매년 SCM 공동성명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 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한다”를 명시

   - 평시 한․미간에 공동으로 위기를 관리하며, 유사시 위협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한‧미 상호 협의 하에 미 증원군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규나 작계를 작성

   -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 공동방위체제하의 새로운 지휘관계가 성립되어도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미군의 개입과 미 증원군의 전개가 변함없이 보장되며, 
한‧미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동일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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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과 주권

○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한

   - 이 권한은 군 통수권의 일환으로 국가의 중요한 주권 사항
   - 전시 작전통제권이 타국에 위임되거나 타국과의 연합 하에 운용된다면 군사적 

이점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외교·안보 전략 운영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즉 주
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 막스 베버 “폭력을 정당하게 독점하는 것이 국가”, 일정 영토 안에서 폭력이나 독

점권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영토 내에서 물리력 
행사권한이 주권의 핵심적 요소”

○ 벨 사령관 :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받으려는 노력은 자주권 회복
   - 벨 사령관 2006 성우회연설 : 전작권 단독행사 동의 연설, 한국이 주권국가로

서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

○ 칼레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 전시에 한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주권국가는 
전시에 자국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한국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서울에서 나가면 큰일 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결정할 때가 왔고, 그
만한 자신을 가질 때도 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군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국정 책임을 맡아 미국 대통령과 참모, 보좌관들을 만나보니 '미군은 우리가 
철수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
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곳에 말뚝이 필요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우리
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살려달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
태우 주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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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와 국방력 강화 계획

○ 전작권 환수는 동맹군사지휘구조에 관한 사안, 자주국방은 군사력 증강 사안

○ 윤광웅(2006. 8.17 260회 임시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 2011년까지 5개년 계획과 
2020 국방개혁은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한반도에서 한국방위의 한국
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증강, 전작권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 군이 이렇
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국방개혁

   - ‘2007~11 국방중기계획’을 추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6년 이내에 한
반도 전구 작전 지휘능력, 실시간 감시·정찰(ISR)-지휘통제(C4) 부문에서도 북
한보다는 월등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국방부는 자신하고 있다. 특히 현재도 
우리 군은 전자정보 능력과 육군과 정보부대의 감시정찰 능력을 통해 북한군
의 움직임과 교신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등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 더구나 2011년까지 아리랑 2호에 이어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
능한 다목적 실용위성을 포함한 인공위성 3-4기가 가동되고, 공중조기경보통
제기 도입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구비될 예정이다.

   - 정밀타격(PGM)부문에서도 현재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국
내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와 미국에서 도입한 다연장로켓
를 배치하고 있는데 올 가을 유도탄사령부를 신설할 뿐 아니라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GPS 유도폭탄(JDAM) 및 SLAM-ER 등 정밀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2011년까지는 대화력전을 포함한 종심지역의 핵심적인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 국방개혁은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 현대화, 육·해·공군 균형발
전, 우리 군의 작전기획과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전시작통
권 환수를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님.

 -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는 국방개혁 범위 내에서 추진

□ 전작권과 북한 핵에 대한 대응

○ 2007년 39차 SCM에서 김장수-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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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보장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양국의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변환해 나가고 있다는 데 동
의한다”

○ 2009. 5 이상희 국방장관 국회국방위 : 북한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합의 예정대로 추진

○ 2009. 4 플루노이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전작
권 전환 추진, 한미관계 방향을 북한이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 

○ 2010 김성환 :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제, 자체 정밀타격능력 준비하
는데 2015년까지 시간 소요, 국방부 반발 – 한국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문에 연기

□ NATO와 비교

○ 특정 회원국에 침략이 있을 경우 NATO가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NATO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통해 ①개입여부 및 ②개입의 내용을 
결정

   - 개입하게 되는 회원국의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NATO 사령관에게 위임하
지만, 위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독일의 경우, 전쟁상황 발생 시 방어전쟁 여부를 확인 절차 (연합정부 제의→
연방 상·하원 승인→연방대통령의 방어전쟁 공포)를 거쳐 평시 국방장관이 행
사하던 작통권이 연방총리에게 이관되며, 이를 NATO에 위임하는 문제는 연방
총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음. 

   - 또한 침공을 직접 받은 당사국이라 하더라도 자국의 결정에 따라 자국군대 전
체 또는 부분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NATO와 함께 대
응할 수도 있으며, 당사국은 물론 여타 회원국들은 전쟁 중이더라도 자국의 결
정에 따라 NATO 사령관으로부터 전시 작전통제권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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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적으로는 침공을 직접 받은 회원국이 자국 병력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국이더라도 자국군 전체에 대한 전작
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음. 

   - NATO 체제 하에서는 비록 침공을 직접 받는 해당국일지라도 한미연합체제와
는 달리 자동으로 자국 군대에 대한 전작권을 NATO 사령관에게 위임토록 사
전에 정해놓지 않음.

○ 미·일 동맹 지휘체제는 양국이 전·평시 각각 독립된 지휘체제를 유지하는 병렬형 
지휘체제이며, 전시 및 유사시에 대비하여 양국 간 공동작전을 협의할 수 있는 
‘미‧일공동조정소’를 설치하여 운용

   -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주도적으로 작전하고 미국
이 이를 지원하는 반면, 주변사태 시에는 일본이 주일미군의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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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SCM 결과와 남북관계 전망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Ⅰ. 남북관계 시야에서 본 제46차 SCM 결과

1) 15개항으로 이루어진 제46차 SCM 공동성명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

환의 사실상의 무기연기 등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

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
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
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

 - 또한 한미(양 국방장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
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 규정

 - 한국 국방부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미국은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
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3가지로 설명하고 있음7)

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86 (검색일: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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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제46차 SCM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이유로 이미 이전이 

확정된 용산 한미연합사 일부 및 동두천의 미군 화력여단 기지를 잔류시

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한미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하여, 사실
상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산 한미연합사 기지 일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함

 - 또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
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한다고 함으로써, 동두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3)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제46차 SCM 공동성명에 냉전시대적 남북관계

의 틀과 규정이 더욱 확대 강화된 언술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임

 - 우선 공동성명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정전체제의 근간이 되는 정전협정과 
유엔사 유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또 공동성명은 북한에게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
기할 것”을 촉구하여 9.19공동성명 이전의 CVID 원칙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
며,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하여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한편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 방안을 지속 협
의하겠다고 하여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 강행의사를 분명히 하였는
데, 이는 냉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의 의사
를 드러낸 것임

 - 이외에도 공동성명은 △북한의 NLL 준수 촉구 △미군의 대한민국 방위 공약 재
강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적극 이행 등 냉전시대에 익히 듣던 ‘북한을 자극
하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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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6차 SCM은 또한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두드

러지게 강조되고 있음

 - “한미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 “핵‧
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 등 공동성명의 대부분은 대북 군
사전략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

 - 이런 공세적 군사전략 확대는 당연히 “2020년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
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 등 군사력 증강과 연결될 수밖에 없음

 - 특히 공동성명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
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음

Ⅱ. 제46차 SCM에 대한 북한의 반응

1. 제46차 SCM 결과의 총괄적 함의

1) 제46차 SCM 결과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 파기’나 ‘군사주권 

포기’ 등의 감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 재조정을 비롯한 

탈냉전 이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한 일련의 역사적 노력을 순식

간에 냉전시대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심각한 ‘역사적 퇴행’으로 기록될 것

임

 - 전작권 전환의 사실상 무기연기는 ‘작전권 환수’를 최초로 공언한 노태우 대통령 
시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임

 - 2013년 SCM에서 정립된 ‘맞춤형 억제전략’에 이어 이번 SCM에서는 ‘포괄적 미
사일대응작전개념8)’이 선언되어 공격적 군사전략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

8)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은 북한 미사일 방어를 탐지, 요격, 교란, 타격의 4단계로 나눠 ‘요격(방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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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 확대는 물론 막대한 군사비의 투입과 무한대의 군비
경쟁을 초래할 것임 

 -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 연기나 미군기지 잔류 등이 “대한민국이 제안한” 것으
로 명기되어 있어서, 향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는 물론이고 고
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 THAAD)의 평택 배치나 한미일군사정보공유양해각
서 체결 등을 추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임9)

 - 공동성명에 여러 차례 강조된 한미일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전쟁국가화와 한반
도 진출 확대는 물론, 일본을 축으로 하는 미일한군사동맹 형성으로 인해 동아시
아 역내의 신냉전구도를 강화하고 한반도를 미중 군사대결의 전초기지로 만들게 
될 것임

2. 제46차 SCM 결과에 대한 북한의 반응

1)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0월 20일 박근혜정부의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

에 대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버린 추악한 반민족 범죄행위이자 

사대매국·동족대결에 매달리는 반역적 추태, 동북아 긴장을 격화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망동”이라고 비난함

 - 또 제46차 SCM 결과가 발표된 이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서기
국 보도를 발표해 “괴뢰패당이 미국 상전과 결탁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
기한 연기하는 놀음을 벌인 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참을 수 없
는 민족적 수치이며 용납될 수 없는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함10)

에서 한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미국은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 배치를 추진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각각 가동하며 또 ‘교란’과 ‘타격’ 단계에서 한국은 

‘킬 체인’을, 미국은 정밀유도무기와 B-1, B-2 전략폭격기 등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9) 이번 SCM과 관련하여 미국의 학자들이 "전작권을 전환해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많은 한국인들의 시각을 존

중하지만, 만일 전략상의 이유로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전작권 

전환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205139&sid1=001

(검색일: 2014. 10. 24) 즉 “2015년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던 한국이 연장해달라고 한 건 미국으로선 호재였다.

(…)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많아진 것이다.” <한겨레신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뭐가 문제인가’

송민순 전 외교장관-문정인 교수 대담,”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64247.html (검색일:

2014. 11. 12.)

10)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77호,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 괴뢰패당의 특대형 반민족

적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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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6차 SCM 결과에 대한 북한의 비난 속에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몇 가

지의 북한식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

 - 전작권 무기연기에 대해 북한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남조선 인민들을 
영원한 치욕과 고통 속에 밀어 넣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결정한 것
은 사실상 군사주권 매각”이라면서11), 이는 북침전쟁과 반북대결소동에 매달리려
는 남한 정부의 ‘흉심’의 발로이자, 이를 이용하여 남한을 군사적 교두보 삼아 미
국의 대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깔린 것이라고 인식

 - 이런 기본인식 하에 북한은 전작권 연기로 인해 핵전쟁 위험성이 증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
사적 강점이 영구화되고 식민지 지배와 예속이 심화되게 되었으며 남조선을 교
두보로 한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이 일층 강화되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핵전쟁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12)

 - 또한 북한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군사주권의 포기로 간주하고, 군사주권의 포기
는 정치주권, 경제주권의 영구포기와 같다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에 정치‧경
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철저히 예속된 사대망국노의 치욕을 영원히 면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3) 미국의 대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 실현과 남한 정부의 반북대결 강화를 위

한 군사주권 포기 결탁이라는 북한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북한 핵무장과 

선군노선의 당위성 강조로 연결되고 있음

 -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핵위협‧핵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괴뢰
패당에 의해 엄중하게 조성되고 있으며 그것은 이미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고 선군위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해주
고 있다.”13)

 - 또 북한은 전작권 문제를 6.15선언과 연결시켜, ‘6.15시대=전작권 전환, 이명박‧
박근혜시대=전작권 전환 포기’라는 등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전작권 
문제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상징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11) “군사주권 매각에 깔린 북침흉계,” <노동신문> 2014. 11. 6.

12) 앞의 조평통 서기국보도 제1077호.

13) 앞의 조평통 서기국보도 제10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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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46차 SCM 결과와 남북관계 전망

1. 제46차 SCM 결과가 남북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

1) 제46차 SCM 결과가 남북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방면에 걸쳐 매우 

심대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우선 한반도 평화의 핵심문제이며,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북핵문제

의 해결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분명함

 - 북한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시정책 강화의 징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적대시정책의 포기를 북핵 폐기의 전제로 제시하는 북한으로서
는 전작권 연기가 자신들의 핵무장력 강화를 위한 좋은 명분이 되고 있음 

 -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원칙으로 다시 CVID를 제시함으로써 북핵문제와 관련한 
9.19공동성명 등의 기존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 협상을 통
한 북핵문제 해결의 문을 더욱 좁혀 놓고 있음

 - 또한 10.4 선언에 나타나듯이 참여정부 들어와서야 강화된 평화문제‧북핵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개입력도 다시 약화될 것임. 북한은 북핵문제와 평화문제는 북
미협상, 교류협력의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라는 종래의 주장을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 평화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 배제와 발언권 약화를 꾀할 것이 분명함

2) 제46차 SCM은 기본적으로 군비증강과 압도적 ‘힘의 우위’를 과시하겠다

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며,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힘

에 대한 굴복’ 혹은 ‘군비경쟁의 강요’라 할 수 있음

 -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무기 소요와14) 킬체인 및 KAMD 구축을 위해서는 천문
학적 군사비가 소요되며, 그래서 이번 SCM의 결과를 미국산 무기구매에 최소 
70조원의 혈세를 퍼주어야 하는 ‘덤터기 외교’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음15)

14) 재연기된 전작권의 전환을 위해서는 △PAC-3·글로벌호크 등 장거리공대지 미사일(17조),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1조), △차세대 다연장로켓포(3조), △F35K 도입 (7조3천억), △K-FX 개발사업(18조), △이지스 3척 추

가 건조 및 3천t급 잠수함(6조) 등 35~40조 정도의 장비구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이 군비의 확

장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을 경우 지구상에는 전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군비증강이 전작권 전환의 필수요건이 되는 것은 결국 한미 간의 군사장비 상호운용과 정보공유 때

문이다.

15)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의원의 주장. http://jb21.tistory.com/3896 (검색일: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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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억제전략에 기초한 한미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에 따른 킬체인과 KAMD 구축 등은 단
순한 ‘방어계획’이 아니라 사실상 핵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16)

 - 킬체인은 국제법 상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것이며, KAMD는 한국형의 독자적 
MD체계라고는 하나 한미 간 상호운용성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가 전제될 경
우에는 미국의 MD 하위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그러나 북한은 이미 이동발사, 해상발사 등 핵 발사수단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데, 이미 확인된 이동발사 수단 외에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개발 단계 중 하나인 미사일 수중 사출실험을 진행했다는 분석도 
있음.17) 이는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중 핵탄두 
미사일공격 능력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임

3) 전작권 전환의 무기연기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그간의 노력을 

사실상 무위로 만들고, 평화체제 관련 논의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위축

시킬 것임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9.19공동성명에서의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에 대한 합의, 2.13합의에서의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조치 합의와 북미관
계정상화 및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등의 실무그룹 구성 등과 함께 10.4선언에서의 
3 내지 4자 종전선언 추진 등을 통해 그 기본적인 윤곽이 정리되어왔음

 - 남한을 배제하는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해온 북한이 ‘남한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당사자로 인정하는’ 이러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3~4자를 주체로 하는 평화
체제 구상에 동의하게 된 것은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등 국민의 정부에서
부터 시작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한 일관된 노력이 기본배경이 되었음

 - 그러나 이번 제46차 SCM에서 한·미는 정전협정과 유엔사 유지 등 불안정한 정
전체제의 고수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존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합의를 완전히 

16) 2013년 제45차 SCM에서 합의된 ‘맞춤형 북핵 억제전략’은 북한 핵과 미사일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의 3단계로 나누고, ‘사용임박’ 단계에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타격을 하고, ‘사용’ 단계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제(MD)로 요격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 양국이 ‘맞춤형 북핵 억제전략’

을 처음으로 적용한 합동훈련이었다.

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22/2014112201245.html (검색일: 2014. 11. 22). 미국 정

보당국자를 인용한 이러한 보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미국이 

북미대화의 압력 회피를 위해 때로는 북한 핵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입장을 보여온 반면, MD 등 군사예산 확

대를 추진할 때에는 북한 핵능력을 크게 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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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하였으며, 나아가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 한국의 
미일동맹 하부서열화와 ‘한반도 문제의 비한반도화’ 기조를 확인하였음.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비한반도화’는 평화체제와 관련한 대북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북
아 질서 재편기 한국의 역할과 공간 축소를 가져올 것임

 -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한반도평화체제와 북핵문제, 남북관계라는 3자의 선
순환 구축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는 평화체제 당사자로서의 입
지 약화, 북핵 고수의 명분 제공,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확대 등을 야기함으로써 
이 3자의 선순환적 상호연관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게 될 것임

2. 향후 남북관계 전망

1) 전작권 전환 연기 등 제46차 SCM의 결과는 최근의 대북전단문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등과 맞물려 남북관계는 전반적 경색에서 벗어나기 어려

울 것임

 - 제46차 SCM과 관련한 북한의 반응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류길재 통일부장
관이 말한 것처럼 전작권 전환 연기는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
함

 - 올 10월 들어와 북한은 각종 대남담화와 성명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삐라문제 등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 대북정책,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맞춤형 억제
전략과 전작권 연기 등 SCM 관련, 그리고 유엔 대북인권결의 관련 등의 내용들
임

 - 특히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일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배격과 함께 “전쟁 억제력
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며 4차 핵실험을 언급하였고,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3일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에 대해 “초
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
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위협

2) 현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

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대화를 대결수단에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부는 이번 SCM 결과에서 보듯이 대북억지력 확대와 함께, 대북전단살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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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북인권결의안 주도 등 대북압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
구하고 있음 

 - 정부는 이렇게 해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길이 남
북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대
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인하게’ 고수하겠다는 입장임

 - 반면 북한은 정부의 대북삐라 살포 방치 등이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상호비방
금지 약속을 어긴 것이고, 또 현 정부의 대북대화 제의도 대결을 정당화하기 위
한 ‘대화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음18)

 - 지난 15일 북한 국방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원칙으로 반공화국 대결소동 
중단, 남북 간 합의의 준수,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민족화해와 단합에 부합하는 
처신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대화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남한 당국의 대
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의 천명이라 할 수 있
음

 - 이와 함께 북한은 북일협상 추진, 특사 파견 등 북러관계 진전, 대중경협의 확대 
등 국제적 대북봉쇄와 남북관계 경색에 대비하는 다변화외교를 추진하고 있음

3) 앞으로 남북관계는 대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냉전형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 ‘냉전형 남북관계’는 “적대감의 고조로 협상을 성사시킨다고 하더라도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우며, 그래서 대화가 곧잘 중단되고, 어쩌다 유의미한 합의가 나와
도 끊임없이 그 실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현”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음19)

 - 이런 상태에서 북미 간에는 적대적 위기상황이 연출되어야 대화가 시작되는 ‘위
기와 대화의 악순환’의 전형성을 보여 왔으며, 남북 간에는 2014년의 남북관계가 
보여주듯이 ‘아시안게임 북한 특사 파견’과 같이 일시적으로 대화 분위기가 형성
된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서해에서 총격이 개시되는 ‘널뛰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임

 - 이는 대북억지력 강화와 민간교류를 포함한 모든 자산의 대북압박 수단화 등 현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북한이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18) 지난 9월 이후 북한 민화협의 핵심간부들은 여러 남측 단체들에게 “우리 정부가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한

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8월 19일로 제안한 것은 북한을 모욕주려는 것이며, 또한 대화를 대결수단에 악

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19)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창비: 2012),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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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한의 대화의지 과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어
도, 결국 ‘지속가능성’을 가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널뛰기나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상호체
제인정의 초기조치로 간주하는 ‘상호비방금지’ 문제만이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화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신뢰프로세스’도 가동될 
수 있음

 - 상호비방금지는 난폭한 언어로 점철된 북한의 대남비방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조와 수시로 반복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북한체제 부
정 발언도 북한은 상호비방금지 약속 위반으로 보고 있음

Ⅳ. 시민사회 및 국회의 대응방향에 대한 제언

1) 우선 전작권 재연기와 미군기지 이전 보류 등에 대해 한국의 국회와 시민

사회는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 우선 전작권 전환은 모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루어지는 조건부 사안이 
아니며(그런 조건부라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외에
는 없을 것임)20) 전작권 전환 후 조건을 개선해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임.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조기 재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가야 함

 - 또 전작권 전환에 따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자의
적 변경은 YRP와 LPP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 역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 국회는 국회 동의 없는 한미연합사 일
부의 용산 잔류 불가와 용산 및 미 2사단 부지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야할 것
임

20) “연합방위주도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2006년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 미군 고위 지휘관과 협의한 바가 있다. 그

는, 첫째 한국군이 나토 국가들의 군사력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랄 게 없고, 아무리 늦어도 2009년이면 한국

이 충실히 작전지휘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건은 한국군과 미군이 자리를 바꿔 한국군이 운전석에,

미군이 조수석에 앉으면 되는 건데, 한국군, 특히 퇴역 장성들이 미군이 조수석에 앉는 게 아니라 차에서 내

려버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미국은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미 공동의 안보 

이익 때문에 주둔하는 거라고 했다. 셋째, 한국군 전·현역 장성들은 한국군이 마치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

웨어를 가져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에 미국 외에 자기 나라 

군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송민순, 앞의 <한겨레신문>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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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익적 처분인 전작권 재연기나 국회 비준동의사항인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국방
부가 월권 처리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천문학적 세금을 들이고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연기‧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할 것임. 국정조사를 통해 기지 이
전 보류에 따른 수도권과 평택 주민들의 피해,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 부담, 기타 
미군기지 잔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함

2)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방어에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며, 또한 한일군사협정을 부결시킨 국

회의 뜻에 반하는 위헌적 꼼수임

 - 이런 위헌적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약체결절차법’을 제정하여 국제조약이
나 국가간 주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조차도 ‘조약체결절차법’을 제정하여 국제조약이나 비교적 중
요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전인대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3) 한반도 평화와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공동의 대응틀 형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미국과 일본 등의 정당 시민사회

와 연대하여 ‘동아시아평화연대’로의 확산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임

 - 일본의 전쟁국가화와 한국의 전작권 재연기를 계기로 모든 정당(인)과 시민사회
가 참여하는 한반도평화연대를 형성하여 대북‧안보정책의 성찰과 함께, 지속적인 
안보문민화 및 ‘위협’ 수준의 객관적 모니터링을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일본 재무장 반대를 공동의 목표로 미국과 일본
의 정당‧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동아시아평화연대를 구성하여 공동선언과 국제포
럼 등 동아시아 차원의 다양한 공동행동을 전개해나가야 함. 이는 특히 인종주의
(헤이트스피치) 등이 창궐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제어하고 동북아평화
협력체제의 형성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또 2015년이 광복과 분단 70주년이자 2차대전 종전 70년이며, 또 한일협정 50주
년이자 6.15공동선언 15주년이 된다는 역사적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진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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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의 

문제점과 국회의 역할 모색

최재천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Ⅰ. 한미동맹의 예외성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1950년 이후 처음으로 행사했다. 그
리고 그해 10월 김영삼 정부는 2000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확보
하는 것이 과제라고 발표했고, 언론은 일관되게 환영했다.21)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
된 지도 20년이 흘렀고,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전작권 환수 목표시점에서도 14년이
나 지났다. 하지만 전작권은 여전히 미국 손에 있다. 아니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
군이 철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폐기될 것이라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안보정책결
정자들의 요구에 의해 2014년 10월 전작권 전환은 다시 한 번 연기됐다. 또한 2004
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합의
했던 연합사 본부와 210화력여단의 이전도 함께 보류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한미동맹의 예외성22)에서 비롯됐다. 한미동맹은 특별하게도 예
외적이다. 군사동맹 중 한미동맹만큼 60년 이상 지속된 장기적인 동맹은 없다. 동맹
국의 군대가 대규모, 그것도 상시로 주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예외적이다. 패전국이 
아닌 국가에 외국군 수만 명이 60년 넘게 주둔 중이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한국군
의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예외적이다. 1975년 주한 미8군 사령관으로 

21) 최재천,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 (서울: 향연, 2006).

22) 한미동맹의 예외성에 관한 논의는 최재천, 『최재천의 책갈피: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읽었다』 (서울: 폴리테

이아,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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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 사령관을 겸했던 리처드 스틸웰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라고 했다. 더욱 경이로운 예외성은 이상과 같은 모든 예외적 현실이 한미 관계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더욱 경이로운 예외적 사실은 미국 정부
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해도 한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점이다.
물론 예외성에 대한 모범 답안이 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불가피
하고, 주한미군은 필수적이며, 작전통제권도 유사시에 대비한 조치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통설이요, 상식이다. 우리 사회의 통설과 
상식은 정부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도록 한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
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수직적 책임성)과 국회의 비준동의(수평적 책임성)는 필요치 
않았고, 미국과의 이전 합의를 파기하면서도 외교적 신뢰는 안중에도 없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그저 ‘북한 위협에 대한 피해망상증’과 ‘미군 의존증’이 빚어낸 
촌극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 정부 스스로가 미국에게 ‘안보와 자율의 교환 굴레’라는 
종속관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겠다고 자임한 꼴이 되어 버렸다.     

 
Ⅱ. 전작권과 군사주권문제, 그리고 YRP/LPP의 법적 성격

1. 전작권과 군사주권문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서는 전작권과 군사주권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최근 전작권과 군사
주권 문제에 대한 논란은 사실 주권개념에 대한 몰이해(沒理解)에서 비롯됐다. 
주권은 통상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진다. 대내
적 주권은 개별 국가에게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
하는 독점적 지배의 권한을 부여함을 의미하며, 대외적 주권은 국제정치 차원에서 부
여되는 국가로서의 합법적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합법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가
장 중요한 요소가 ‘불간섭의 원칙’ (principle of non-intervention)이다.23) 대내외적 
주권 모두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군사주권 개
념도 마찬가지다. 군사주권은 한 국가의 방위와 전쟁억지를 위한 국방안보정책과 전
략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성으로 이해되어진다.24) 

23) 박인휘, “주권과 글로벌 안보: 세계화시대 주권과 안보의 개념적 재구성,” 『한국정치학회보』, 35집 3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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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일반적 개념으로 볼 때, 전작권은 DEFCON-III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작전통
제권이 한미 연합사령관에 자동 위임되는 것으로 주권 문제와 분리해서 논할 수 없
다. 특히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인 주권과 안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개념적 상호작용이 형성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25) 게다가 우리 군은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으면서 평시 작전통제권 중 핵심적인 6대 권한은 ‘연합권
한위임’(CODA)에 따라 미군이 실제 행사하도록 남겨뒀다.26) 사실상 전·평시 우리 
군의 주요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위임돼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사주권의 심각한 제약
이라 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빅
터 차(Victor D. Cha)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동맹을 
맺은 이유가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과 같이 불량 동맹국(rogue allies)들의 무모한 
행위(국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불사)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
다.27) 즉 양자동맹을 통해 이들 국가의 군사주권을 제약함으로써 무모한 군사적 행
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6년 9월 버웰 벨 당시 한미 한미
연합사령관은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는 “축하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지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힘으로써 전작권이 군사주권임을 분명히 했다.28)

2. YRP와 LPP 협정의 법적 성격

군사주권문제와 더불어 YRP와 LPP협정의 법적 성격도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협정은 지난 2004년 12월 9일 국회 비준 동의 이후 
동년 12월 17일에 정식 발효됐다. 이로써 양 협정은 헌법 제6조 1항29)에 따라 국내

24) 김기정·김순태, “군사주권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2008).

25) 박인휘 (2001), 앞의 논문, p. 455.

26) 연합권한위임사항(CODA)는 정전시(평시) 연합사령관이 연합임무, 계획 및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사

령관에게 위임된 6대 권한으로 ①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② 작전계획 수립,

③ 연합 합동교리발전, ④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 연합정보관리, ⑥ C4I 상호운용성 등이 

포함된다.

27) Victor D.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2009/10).

28) “벨 사령관 ‘보완전력’ 강조..전작권 이양의지 확인,” 『연합뉴스』 (2006.9.29.).

29)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2014. 11. 2540

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양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법제
처의 심사가 완료돼 법적 성격도 규명된 상태다. 
법제처의 심사결과(2004.10.1.)에 따르면,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은 “서울지역에 주
둔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함
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하기 위해 체
결하게 됐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세부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서울지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
지·예방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련 사항이며, 소요되는 재정 부담액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동
의 여부와 관련해서도 이 협정안은 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리고 ③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30) 
법제처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
르면, 이 협정은 서울 이북에 위치한 주한미군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시키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세부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 협정 역시 YRP 협정과 마찬
가지로 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그리고 ③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동의 얻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31)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YRP와 LPP 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32)의 규정
에 따라 국회가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국제조약이며,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안보의 중대 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30) 법제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회신,” 행정법제국-1430 (2004.10.1.).

31) 법제처,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 협정안에 대

한 심사결과 회신,” 행정법제국-1429 (2004.10.1.).

32)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 조약으로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중요한 국

제조직에 관한 조약, ③ 우호통상항해조약, ④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⑤ 강화조약, ⑥ 국가나 국민에게 중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⑦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7개 유형의 조약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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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46차 SCM 합의는 민주적 책임성이 결여된 처사

1. 민주적 책임성

민주적 책임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며, 민주주의 공고화 정도를 평가하는 보편적 
측정지표다. 다시 말해 민주적 책임성 유무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가늠
한다는 의미다. 민주적 책임성이란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주권행사를 통해 국민이 정
부에 책임을 묻는 수직적 책임성(vertical accountability)과 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
와 균형을 통해 탈법, 불법 및 태만 행위를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으로 구분된다.33) 
정치제도의 민주적 책임성 유무를 통해 특정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를 분석한 큐비셐
(Paul Kubicek)과 찌간코프(Andrei Tsygankov)의 연구는 금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와 관련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들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특정국가의 정치체제는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의 유무에 따라 크게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 그리고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로 구분된다고 보면서 정부가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
임성 지닌 경우는 대의민주주의로, 수직적 책임성을 지닌 반면, 수평적 책임성이 결
여돼 있으면 위임민주주의로, 그리고 둘 모두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으면 권위주의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34) 

<표1> 정부제도별 책임성 정도에 따른 정치체제 분류

구 분 대의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 권위주의

수직적 책임 ○ ○ ×

수평적 책임 ○ × ×

이들의 분류를 따를 경우,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나 연합사 본부 및 210화력여단
의 現 위치 잔류 결정은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 모두가 결여된 것으로 권위

33)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판, 2000) 참조.

34) Paul Kubicek, “Delegative Democracy in Russia and Ukaine,”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27-4 (December 1994); Andrei Tsygankov, “Manifestations of Delegative Democracy in Russian Local

Politics: What Does It Mean for the Future of Rus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4

(Dec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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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수직적 책임성 결여: 대선공약 파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
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
정권자이며, 모든 국가 권력기관의 구성과 활동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두
어야 한다35)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이 책
임을 묻는 수직적 책임성을 보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6차 SCM에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 재연기나 연합사 본부 
및 210화력여단의 現 위치 잔류는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국가안위와 관련
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선기간인 지난 2012년 11월 5일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
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36)고 밝혔다. 그뿐 
아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을 통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 없는 이행으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37)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또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전작권은 예정대로 전환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돌연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
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이나 전환 연기를 결정할 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변수가 아닌 상수였고, 역내 정세도 불
확실성이 매우 증대된 상태였다. 이전 정부들은 이처럼 불안정한 안보정세와 제한적
인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능력을 고려해 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69만여 명의 병력, 160여 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
기),38) 그리고 한국군의 부족전력에 대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속적으

35)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안녕 헌법』 (서울: 지안, 2009), p. 39.

36) 박근혜, “〈외교·안보·통일〉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http://www.saenuriparty.kr/web/extend/board/extendBoardView.do?bbs_id=FRM_000000000354981

(검색일: 2014.11.20.).

37)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http://www.saenuriparty.kr/web/policy/pledge/pledge_main.do (검색일: 2014.11.21.).

38)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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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했다. 또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2009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nuclear umbrella)’라는 표현이 명문화된 ‘공동비전’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39)     
이처럼 이전 정부들이 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제한 요소들을 식별
해 이를 보완해 왔고, 現 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대선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걸었
던 것을 고려하면, 작금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
는 명백히 수직적 책임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지금에라도 대통령
이 나서서 대선공약을 파기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만 수직적 
책임성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평적 책임성 결여: 정부의 권한 남용

정부의 결정에는 수직적 책임성만 결여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와 국회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수평적 책임성마저 결여됐
다. 정부는 군사주권문제인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계획을 
보류하면서 국회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특히 금번 SCM 합의에 따라 2004년 
당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YRP나 LPP 협정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데도 외교부
는 협정의 일부 조항만을 들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 밝히고 있다.40) 
국정감사 직후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YRP 협정 제2조 5항 상 주한미군
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한미 양국은 이전 계획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있다.41) 또한 LPP 개정 
협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 부속서1 주4의 조항을 근거로 “미 對화력전 수행 전력
의 현 위치 유지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양
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LPP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는 의견을 피력했다.42) 

39) 김태우, “핵위협과 핵우산,” 『신아세아』, 16권 3호 (2009).

40) 외교부, “연합사 본부 및 미 對화력전 수행전력의 現위치 유지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 여부 검토,” 국회 제출

자료 (2014.10.28.).

41) YRP 협정 제2조 5항은 “양 당사국은 이전의 시행 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

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고 이전 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LPP 개정 협정 제1조 1항은 “양 당사국은 현재 서울지역밖에 위치한 합중국 군대의 서울이남 핵심권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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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외교부의 법령해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외교부가 금번 SCM에서 한미 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
연기’를 빌미로 연합사 본부 및 210화력여단의 현 위치 유지가 ‘YRP 및 LPP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힌 점이다. 외교부의 법률 해석은 법제처의 고
유 권한을 침해하는 동시에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위로 우리나라의 헌
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43) 

Ⅳ. 국회의 역할 모색

전작권은 군사주권문제다. YRP 및 LPP 협정도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44)에 해당됨으로 군사주권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했고, 국회도 배제했다. 민주적 책임성이 결여된 권위주
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정부 결정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수직적 책임성과 
더불어 국회의 행정부 견제라는 수평적 책임성을 무시한 처사로, 국회가 정부의 독단
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견제하고 전작권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
리는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더욱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헌법 제60조가 규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권과 외국 군대의 대한민
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
는 정부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주한미군의 現 위치 잔류 결정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임기 만료로 폐기되기는 했지만, 지난 1966년 
10월 29일 국회의원 최영두 외 11인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과 국제연합
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국군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협정’이 중대한 국권 포기일 뿐 

의 이전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1조 2항 부속서1 주4는 “합중국 제2사단 전투부대들의 캠프 험프리로의 실제 이전은 양 

당사국 국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3) 정부조직법(법률 제12114호) 제23조, 법제처직제(대통령령 제25235호), 제2조,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

령령 제24792호) 제10조에는 법령해석 업무권한이 법제처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44)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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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회 체결비준 동의라는 헌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협정의 폐기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45) 
국회의 입법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결정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무기한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내 사회의 소모적 논쟁이 불
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작권 
전환 연기에 관한 법률’이나 ‘전작권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러한 논란
들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전작권 환수과정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비롯한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지침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46)해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5) 최영두 의원 외 11인,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국군지휘권 이양에 관한 협정’에 대한 

건의안,” 의원번호 061058 (1966.10.29.)

46) 정태호, “적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위헌,” 『한국일보』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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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하주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1. 제46차 SCM 공동성명에 대한 총평 – 국민주권과 규범의 상실

- 우리 헌법이 법치국가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유독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많이 존재함. 정전협정,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기초로 하는 한미 간의 군사
적 관계는 위 모 규범 이외에는 사실상 규범 통제의 영역 밖에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님.

- 1997년까지 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한 군사조약만 670개이고, 무효가 된 조약을 
제외하고 유효한 368개의 조약 중에 미국과 체결한 것이 298개, 그런데 이 조약, 
협정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체결되었는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 주권에 관한 것이거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군사
관계의 중요한 부분들의 상당수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SCM : ROK_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등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제46차 SCM 공동성명이 전형적인 경우임.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 연기, 이미 협정
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약의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간의 합의로 향후에도 국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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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권원리의 침해

2. 전시작전권 무기 연기의 규범적 문제점

2-1. 전시작전권을 군 통수권이 미치지 않는 타국 군에게 이양하는 것이 가

능한지

- 근원적 문제
- 군 통수권에 포함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통령이 가지지 않은 것의 위헌 가능성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따라서 대한민국
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수단의 하나로 ‘군 통수권’을 부여받고 있다. 군 통수
권은 군 조직을 형성ㆍ관리하는 군정권과 군을 지휘ㆍ통솔하는 군령권으로 구성된
다. 이 군령권의 일부가 작전권이다. 작전권은 개념상으로는 평시작전권과 전시작
전권으로 구분된다. 군 통수의 궁극적 목적이 전쟁에서의 승리임에 비추어 보면 
전작권이 평시작전권은 물론 평시의 군정권 행사까지도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작권은 군 통수권의 핵심인 것이다.47) 

- 우리 실정법 체계에서는 군 통수권의 핵심적인 내용인 작전통제권이 군 통수권과 
분리되어 우리 법이 적용되는 군 명령체계 밖으로 위임 내지는 이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48)

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는 것의 헌법적 문제점

- 국민주권원리의 침해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
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국민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
음에도 이를 완전히 외면(참정권, 국민투표권,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한 의사표현).

- 국회의 통제 배제 : 대한민국 헌법은 제60조를 통하여 상호원조와 안전보장, 중요
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

47) 한국일보, 2014. 11. 11.자, “[아침을 열며] 전작권 환수 무기연기는 위헌”

http://www.hankookilbo.com/v/76a95b36c680463aae17de26e0a27163

48) 황경환, 전시작전통제권의 법적 연구, 법학연구 제15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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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병 또는 외국군대
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부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
수를 무기 연기할 때에도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 그러나 주권의 ‘회복’
과 ‘제약’이라는 점을 외면한 것.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3. 용산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미 2사단 기지 잔류 결정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심
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

3-1. 기지이전 협정의 경과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
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용산기지 이전 계획, Yongsan Relocation Program, 이하 
‘YRP’협정이라고 함)과, 전국에 산재한 나머지 미군기지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협
정(Land Partnership Plan, 이하 ‘LPP 협정’이라고 함)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나
누어 추진되었음.

 1) 1990년 :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한 한미 양국 간 합의각서 체결
 2) 2002년 LPP 협정 체결 및 비준동의
    2001년 11월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
    LPP협정 2002년 10월 국회 비준동의, 2002. 10. 31. 발표(조약 1610호) 
    주요내용 
   - 미국 측 : 28기지 및 훈련장 등 4,114만평 반환,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  
   - 한국 측 : 신규부지 제공 15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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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비용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 소요, 이 중 한국 측이 7000억 원 정도 
부담

    그러나 2002년 LPP 협정 발효 직후부터 한미 간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 논의 
개시, 2003년 5월경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에 관한 원칙 합의

 3) 2004. 10. 26. YRP 협정 및 LPP 협정 개정 협정
    2004. 12. 9. 국회 비준동의, 2004. 12. 17. 발효(YRP 협정 조약 1701호, LPP

협정 개정 협정 조약 1703호)
    참고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경우 모든 기지이전비용을 대한민국이 부담하

기로 하여 문제가 되었음
    2004년 LPP 개정협정 주요내용 
   - 미군 측 : 반환대상기지 추가(35기지), 미 2사단 훈련장 추가 등 5,049만평 반

환
   - 한국 측 : 평택지역 312만평 포함 총 362만평 신규로 공여지 제공, 일부 이전

비용 부담
   - 2016년 기지 이전 완료  
 4) 위 협정들의 결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이하 ‘평택특별법’이라고만 함)에 의해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설치
되어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 진행 중.

3-2. YRP 협정 개정 사유의 발생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하 ‘YRP 협정’이라고 함)49)의 목적은 조약의 명칭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원칙, 
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하고자 함”에 있고(제1조), 원칙적으로 연합사의 평택지역으로
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2항)50).
나아가 연합사 ‘이전’을 전제로, 이전 시기(제2조 제3항51)), 이전 비용부담(제2조 제4

49)「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50) 제1조(목적) 이 협정은 서울지역으로부터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원칙,

일정 및 이행절차를 정한다.

제2조(원칙) 제2항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

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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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52)), 반환범위 및 시기(제2조 제9항53))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합사를 용산기지에 잔류하기로 하는 결정은 포괄협정 중의 일부를 배제하
는 것으로서 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전’이라는 목적을 본질적으로 변경
하는 것임. 덧붙여 ① 당초 해체대상이었던 연합사를 유지, 잔류시키는 것으로 안전
보장과 관련된 조약이고, ②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주권의 제
약에 대한 것이며, ③ 연합사 잔류 시 용산공원으로 지정고시된 부지면적(4개 기지 
241.2만m2)에 대한 재조정으로 발생하는 비용54) 등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내포하고 있음(헌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을 상정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

3-3. LPP 협정 개정 사유의 발생

- 동두천 캠프 케이시를 비롯한 서울 이북에 배치된 캠프 캐슬 등 6개 기지를 반환
대상기지목록에 추가(캠프 롱의 경우 현행 일부반환에서 전체반환으로 함) 하기 
위하여 개정협정 발의 및 국회 비준동의

- 2004년 LPP 협정 개정협정에서 명시한 캠프 케이시의 평택 이전을 변경하여 잔류
키로 결정한 것은 위 LPP 협정 개정협정의 “개정”에 해당됨. 

- 이번 SCM의 캠프 케이시 잔류 결정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심화된 북한의 장
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
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
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특히 LPP 협정은 그 개정 절차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으나, 각자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제7조55)).

51) 제2조 제3항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위한 목표일자가 2007년 12월 31일로 된다는 양해 

하에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52) 제2조 제4항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53) 제2조 제9항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에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정한 시설로 이

전된 후, 합중국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유엔사ㆍ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시설 및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54) 연합사 잔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남게 되는지, 잔류 시설의 유지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연합사 잔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될 여지도 남아 있음.

55) 2002년 LPP협정

제3조(원칙) 3항.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완료를 위한 목표일은 2011년 12월 31일이나, 동 관리계획의 일정 및 규

모는 제7조에 규정된 절차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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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캠프 케이시의 매각 불투명으로 기지이전비용 충당을 위한 예수금 이자비용 등
이 늘어나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온다는 점56), ② 평택특별법 개정 등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
아야 하는 사안임(헌법 제60조 제1항).

- 결국 현재 SCM 성명 발표를 통한 LPP 협정 변경사항은 규범력이 없고, 개정안을 
제출하여 국회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4.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국전에 파견된 군대가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 UN군을 구성하는 것이었는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군대의 운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이(때
로 다른 군대 파견국들과 협의하여) 내렸으며, 사령관은 UN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원래의 사령관인 맥아더(McArthur) 장군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으
로 교체하는 결정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렸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투가 종료되고 
한국을 재통일시키기 위한 회담이 1954년 제네바에서 열렸을 때 이 회담의 연합국측
은 UN의 대표가 아니라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개별 국가들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국가들은 헌장 제51조에 의거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
사한 것으로 보든지 아니면 안보리의 수권에 의거하여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그 군대는 참전한 개별 국가들의 군대로 구성된 다국적군이었지, UN의 
군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7)

제7조(개정)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국이 주한미군지

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개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

에 발효한다.

56) 캠프 케이시 잔류로 인해 캠프 케이시의 당초 매각대금(574만m2, 3,800억원)의 세입시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매각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 부족한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향후 토지매각수입 부족으로 예수원금 및 이자 비용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57) Harris, 5th, pp. 951~855 ; Akehurst, pp.223~224 ; Malanczuk, pp. 391~392.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0. 제15판, 136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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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한미 간의 군사안보관계를 규범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의 결함을 극복
하는데 필수적 

   국가주권적 관점에서 : 동맹의 실익을 주장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조차도 동
맹의 비용을 언급하는 등58) 결국 동맹은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존, 신성 불가침한 것은 국가의 주권이며, 동맹은 국
가의 주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국가주권을 위해 법치주의 원리 
혹은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함. 특히 강대국이 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행동의 자율성’(autonomy of action)을 늘려 동맹국이 제공하는 군사기지 및 기
타 이익의 확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새로운 영역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59)라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서로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협상하
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미동맹 역시 이런 보편적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국가주권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규범체계 내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
람직함.

- 국민주권적 관점 : 국방 군사력 역시 국민이 세금으로 양성하는 것. 따라서 당연
히 규범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 

58) 박기학,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한울아카데미, 2012. 2.

59) Mesquit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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